
한국국회의원후원회에대한
기부행위규제, 바람직한것인가?: 
선거운동의자유와공정성관점에서*

│논문요약│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핵심적 가치이면서도 공존하기 힘든 가치로서
간주된다. 한국의 선거운동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후원회를통한 정치자금조달을 꾀하고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기도가현
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17대 국
회의원임기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국회의원후원회기부금이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정치자금제도가 의도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문화는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왜냐하면,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 중 소액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액 기부금 비
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고액 기부금 또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기부되었
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발견과 함께 개인 소득수준과 정치자
금 기부 간의 관계도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액수와 방법
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기부금 제한액은 현행과
같이유지할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다. 

주주제제어어│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공정성, 국회의원 후원회, 제1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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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선거학회 주관의“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선거규제완화를 중심으
로”연구보고서 중 저자의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논문임을 밝힘.



I. 문제제기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선

거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

출된 공직자는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이

때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이 유권자 다수의 의견을 대변(代辯)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유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의견을 형성한다

는 의미일 수도 있고, 정당과 유권자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할 수도 있다

(Hill and Hurley 1999; Miller and Stokes 1963; Stimson, MacKuen and Erik-

son 1995; Weissberg 1978). 그렇지만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이 어떠

한 것이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는 자신 또는 정당의 정책적 의지를 밝히고, 유권

자는 이를 판단준거로 사용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선거에 대한 이상적

양태이다.

이와 같은 이상적 양태가 보존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후보자의 의견이 제약

없이 피력될 수 있는 환경, 이른바“선거운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다. 이러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경우 후보자는 자신의 정견 및 정책을 제

시할 수 있는 자유가 손상되며 국민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법은“국민의 참정권이 무력화되는 선거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김현태 2007, 21-22).

그렇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무한정하게 허용할 경우, 다른 사회적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轉移)될 가능성이 커진다(엄기

홍 2005).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집단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한 자에 비하여 선거에서 보다 크게 들려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

로 이들 유권자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질 것이다.1)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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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한 무제한적 선거운동은 자칫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내용이 긍정적 내용보다는 부정적 내
용으로 경도되어 투표참여 하락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서‘선거운동의 공정성’은 지속적으로 존중되고 보전되어야 할 가치로서 간주

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무제

한의 자유가 될 수 없고 헌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

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현태 2007, 22). 

한국의 선거운동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운동제도

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조달이 거액

또는 의혹성이 있는 자금으로부터 조달되기보다는 소액다수의 기부자에 의하

여 조달되기를 희망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액 다수의 기부금

은 고액 소수의 기부금에 비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자금이기 때문

이다(Eom and Gross 2007). 이러한 기조를 구현하고자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되는 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기부자가 후원회에 기부

할 수 있는 기부금액을 제한하고 있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004년 3월 12일

공포법률). 또한 소액 다수의 기부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부행위 방

식에 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005년 8월

4일 공포법률; 정치자금법 2008년 2월 29일 공포법률).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에서의 선거운동, 특히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현태 2007; 엄기홍 2005; 2006).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의 기간, 주

체, 기구 및 물건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 모두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

이다. 한국의 선거운동 제한 수준은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비

교해 볼 때 비교 대상국 중 어느 국가보다도 제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태 2007). 기부행위 규제에 관한 측면에서도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기

부금 모금방식을‘우편 또는 통신’에 의한 방식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적절한 수

준의 정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또한 제기되고 있다(엄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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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olabehere and Iyenger 1995; Ansolabehere, Iyenger, Simon and Valentino 1994). 그리
고 선거운동이 격렬해짐에 따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가능
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005; 2006) .

본 연구는 선거운동의 규제 중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가 적절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과연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규모가 논의의 대상

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후원회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함으로

써 기부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

를 완화시켜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적 개

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7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이다. 주지하다

시피, 정치자금에 대한 공개는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가능하

게 됨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시기는 2005년부터 2007년으로 제한되었다. 

II.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개관2)

1965년 제정된 한국의 정치자금법은 국민이나 정당의 요구가 아닌 경제계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당시 경제계가 정치자금법 제정을 추진한 이유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

이다. 정치자금법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된 경제계의 정치자금 기부는 법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 변화에 따

라 새로 들어선 정부가 경제계를 길들일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경제계의

‘불법적’정치차금 기부를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었다(김영래 1994). 

그러나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의 소위‘차떼기 사건’등의 정치자금 파동은

정치자금 제도의 기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차떼기 사건’이후 기

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자신의 기업을 지키려는 보험적 차원의 기부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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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개관”부분은 본 연구자의 다른 논문(엄기홍 2008b) 216-220쪽에
서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힘. 



신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투자적 차원의 기부로서 인식되

는 경향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졌다. 이에 반응하여, 정치자금제도의 기조

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되어,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되었다. 

정치권 또한 이에 반응하여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기조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성·정착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기조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2004년 정치자금 개정법은 법인 및 단체의

후원회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켰으며, 기업과 정부의 음성적 관계의 온상으로

간주되어왔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정치자금 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후보자 후원회로 전환시키고자 하였으며,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은 정책적 영향력에 목적을 두지 않은 소액 다수로 구성되고자 기도(企圖)하였

다. 이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8년 세 번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있었지만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문화라는 정치자금법의 기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정 및 개정된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다음의 <그림 1>

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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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국회의원정치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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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정치자금 조달은 개인에 의한

후원회 기부금에 한정된다. 물론 후보자는 자신의 개인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

으나, 정치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후원회에 대한 개

인 기부금에 한정된다. 그렇지만 <그림 1>에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선거

이후 후보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용의 보존을 신청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정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

는 정당으로부터 간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6년 3

월 13일 이후에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정당의 재정상황이 악화

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도 많은 부분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에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통로는 후원회에

대한 개인 기부금과 후보자 개인의 자금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17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이 정책적 영향력

을 목적으로 기부되었는지 아니면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되었는지를 논의

하고자 한다. 

III. 정치자금제도와 후원회 기부금

현행 정치자금제도하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조달의 핵심적 주체는 후

원회이며, 이들 후원회에 기부되는 기부금은 소액 다수의 기부금으로 구성되기

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희망을 위하여,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단체 및

법인에 의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자가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의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에 따라 기부금 모금의 차이가 야

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원회의 기부금 모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

부금 모금 방식은 우편 및 통신에 의한 모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

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를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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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정치자금과후원금비중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떠한 부분이 주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을까? 앞서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수입출처는 정당에 의한 지원금과 기부자에 의한 기부금이다. 선거

가 있는 시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

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의 개인적 재원은 규제대상이 아니

다. 그렇다면 정당지원금과 후원회 기부금 중 어떤 부분이 국회의원의 주요한

자금조달 출처일까?  

동아일보와 연세대 국제학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6대와 17대 국회의

원 선거 시 후보자의 주요한 정치자금 출처는 후보자의 개인자금이었다. 그 뒤

를 이어, 후원회 기부금과 정당지원금이 자리잡고 있었다(임성학 2005, 201).

본 연구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치러진 17대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총 선거비

용에 대한 출처 중 개인 자금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원회 기부금이 40%

그리고 정당지원금이 약 7%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국회의원 당선자의 연도별 수입구성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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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회의원후원회의수입구성비

자산 후원회기부금 정당지원금 합계

지역구 소계 5.6 94.1 0.4 100.0%

2005년도 비례대표 소계 0.3 97.7 2.0 100.0%

총계 4.9 94.5 0.6 100.0%

지역구 소계 6.3 92.9 0.8 100.0%

2006년도 비례대표 소계 2.6 95.2 2.2 100.0%

총계 5.8 93.2 1.0 100.0%

지역구 소계 10.2 89.3 0.5 100.0%

2007년도 비례대표 소계 7.8 88.5 3.7 100.0%

총계 9.9 89.2 0.9 100.0%

출처: 연도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제3장 3절의 3



까지 국회의원의 수입에서 후원회 기부금의 비중은 90%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

다(구성비에 대한 원자료는 부록 <표 1>을 참고). 

후원회 기부금은 국회의원이 한 해 동안 거둔 정치자금 중에 압도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기보다는 17

대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국회의

원이 지역구 출신이든 비례대표 출신이든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예를 들어, 2005년의 경우 후원회 기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총

액 중 평균 9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역시

후원회 기부금 비중이 약 3% 높아진 97.7%였다. 2006년의 경우, 이보다 다소

적은 92.9%와 95.2%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2007년의 경우에는 89.3%와 88.5%

인 것으로 나타났다.3)

반면 정당에 의한 지원금은 국회의원의 수입구성비에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에 지원된 정당 지원

금 비중은 1%를 넘지 못했다(2005년의 경우 0.6%, 2006년의 경우 1.0%, 그리고

2007년의 경우 0.9%).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구성 중 정당 지원금이 극히 낮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게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5년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후

원회의 수입 중 정당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인데 반하여, 비례대표 국

회의원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7년 역시 예외없이, 해당 비중

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0.8%와 0.5%인데 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

우 2.2%와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구성비를 정당별로 분석할 경우도 유

사한 유형이 발견되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

지 각 정당에 있어서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후원회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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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 이후, 후원금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있는 것에 비추어 혹자는 국회의원의 수입 구성
비 중 후원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해
당 분석시기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가장 낮은 비중치를 나타내
고 있는 2007년에서조차 후원금 비중이 89.3%와 88.5%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반면 정당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성비에

대한 원자료는 부록 <표 2>를 참고). 이러한 경향은 분석되는 연도에 따라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표 2>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분석되는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지에 관계없이, 해당 정당이 주요 정당일 경우 국회의원 후

원회의 수입은 유사한 비중으로 후원회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후원

회 기부금 의존 비중은 95.4%와 93.2%이었고, 당시 주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 후원회 기부금 의존 비중 또한 유사한 95.1%와 93.8%이었다. 이러한 발견은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의존도가 국회 다수당과 소수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회의원 후원회‘모금액’이 해당 국회의원이

집권당인 소속인지의 여부에 따라 변화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엄기홍 2008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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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당별국회의원후원회의수입구성비

자산 후원회기부금 정당지원금 합계

열린우리당 4.5 95.4 0.1 100.0%

2005년도 한나라당 4.6 95.1 0.3 100.0%

민주노동당 1.0 85.6 13.4 100.0%

열린우리당 5.8 93.2 1.0 100.0%

2006년도 한나라당 5.5 93.8 0.7 100.0%

민주노동당 3.1 86.9 10.0 100.0%

대통합민주신당 14.5 85.1 0.4 100.0%

2007년도 한나라당 4.8 94.8 0.4 100.0%

민주노동당 17.5 70.8 11.7 100.0%

출처: 연도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제3장 3절의 3

4) 물론 현재 분석되고 있는 것은 정당별 수입구성비의 후원금 비중이고, 엄기홍(2008a)의 연
구는 각 후원회별 후원금 모금액임에 따라 분석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전자는 서술적 차원
의 분석이고, 후자 연구의 경우는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추라는 차이점도 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민주노동당의 후원회 기부금 의존도이다. 주지하다

시피, 민주노동당은 당원에 의하여 유지되는 대표적인 정당이지만, 소속 국회

의원의 후원회 기부금금 의존 비중은 주요 정당과 비교할 때 높지 않았다. 민주

노동당의 당비 납부율은 2005년 100%, 2006년 60% 그리고 2007년에도 60%를

상회하고 있다(연도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제2장 1절). 그러나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의 수입 중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미만이었으며, 이는 다른 주요 정당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이다. 

예를 들어, 2005년의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수입 중 후원금 비중은

95.4%이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비중은 95.1%인 반면,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

의원의 후원금 비중은 85.6%였다. 2006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의 경우 93.2%,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경우 93.8%가 후원회 기부금에

서 자금이 조달된 반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의 후원금 비중은 86.9%였다.

2007년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의 후원금 비

중은 85.1%이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비중은 94.8%인데 반해, 민주노동당 소

속 의원의 수입 중 후원금 비중은 70.8%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절

대적인 수준에서 비교할 때 낮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주요 정당들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낮은 비중의 원인은 민주노동당이 주요

정당에 비해 정당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주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수입 중 정당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대

체로 1% 이하인데 반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의 경우 정당지원금 비중이 10%

를 상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중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정당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되는 연도에 상관없이, 정당에

상관없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인지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이든 상관

없이, 국회의원의 절대적 수입원은 후원회에 기부되는 기부금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예상될 수 있는 질문은“그렇다면 왜 정당

이 아닌 후원회가 국회의원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을까”하는 것이다. 

추정될 수 있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정당의 재정악화이다. 엄기홍(2008b)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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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당의 재정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2006년 3월 13일자로 정당 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당의 재정악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2005년을 기점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2006년 정

당 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시 된다. 

이러한 환경에 근거해 볼 때, 향후 정치자금 조달의 핵심적 기제는 국회의원

후원회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제도가 변화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후원회의 역할은 보다 강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원의 정치

자금제도를 논의할 때 후원회에 대한 논의는 정치자금의 핵심적 사항이며, 후

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를 지속할지 또는 완화할지의 여부는 정치자금제도

의 핵심적 변화를 가져올 기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핵심적 기제로서 부상된 후원회 기부금이 어떠한 성격의 기부금으

로 구성되어 있을까? 후원회에 기부되는 기부금이 고액 소수의 기부금으로 구

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치자금제도가 의도한 대로 소액 다수의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후원회에 기부되는 기부금이 특정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기부되는 것인가, 아니면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한 선

거 지원 목적으로 기부되는 것인가?  만약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이 정책적 영향

력을 목적으로 한 고액 의 소수에 의한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경제

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할 경우, 후원회 기

부금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훼손되지만 공정성의 가치는

존중됨으로써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 지속은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소액 다수에 의한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것

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가치를 존속

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원금 기부금이 이러한 유

형에 속한다면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후원회 기부금이 고액 소수의 기부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 아니면 소액 다수의 기부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후

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이 특정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기부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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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완화되는 것이 바

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본다.

2. 후원회기부금의구성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정치자금법

제40조 3항에 의하면, “1회 30만 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 원(중앙당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

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2006년 4월 28일 공포 정치자금법).5) 이러한 기부금

은 그 액수가 소규모인 금액과 구별하기 위하여, 소위‘고액 기부금’으로 구분

되어 불리고 있다(엄기홍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

부되는 금액이 기부자별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고액 기부금’으로, 그

이하일 경우‘소액 기부금’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7대 국회의원 임기 중 후원회에 기부됐던 기

부금은 고액 기부금보다는 소액 기부금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7년 모두에 있어서 소액 기부금은 전체 후원회 기

부금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을 예로 들 경우,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의 평균은 1억 2천5백만 원

이었고, 이의 표준편차는 3천7백7십만 원이었다. 이 중 연간 120만 원 이하 기

부자들로 구성된 소액 기부금의 비중은 70.80%이었다. 반면 연간 120만 원 초

과 기부자로 구성된 고액 기부금의 비중은 2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과 2007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액 기부금과 고액 기부금의 비중은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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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초과에서 300만 원 초과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다(2008년 2월 29일 공포 정치자
금법 제40조 3항).



소액 기부금은 2006년의 경우 74%, 2007년의 경우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고액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의 각각 26%와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경향은 분석되는 시기가 선거시기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유사했다.

2005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인 반면, 2006년에는 지방동시선거가 그리고 2007

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선거가 있는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는 자신의 지

역구에 자당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후원회 모금 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

다(2006년 공포 정치자금법 제13조). 따라서 선거가 있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반응하여 전체 모금

액과 소액기부금 그리고 고액 기부금의 비중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예상과 달리, 유형별 후원회 기부금의 비중은 선거가 있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발견은 정치자금의 필요성과 유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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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후원회기부금분포

평균 표준편차 비중치(%)

2005년

고액기부금 36,900,000 24,300,000 29.52 

소액기부금 88,500,000 35,100,000 70.80 

전체기부금 125,000,000 37,700,000 100.00 

2006년

고액기부금 42,600,000 34,700,000 25.82 

소액기부금 122,000,000 64,700,000 73.94 

전체기부금 165,000,000 77,100,000 100.00

2007년

고액기부금 42,300,000 37,900,000 27.65

소액기부금 110,000,000 58,400,000 71.90 

전체기부금 153,000,000 73,200,000 100.00

출처: 각 연도별 고액기부자 명단과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참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을 시 기부 및 모금 한도액의 2배를 기부 및

모금할 수 있다. 공직선거라 함은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의미한
다(2006년 공포 정치자금법 제13조).



따라 후원회 또는 기부자들의 행태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발견은 후원회 기부금이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후원회 기부금의 상당부분이

소액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회 기부금에서 고액 기

부금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이들이 특정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를 목적으로 기부되었을 경우 정경유착에 대한 염려와 국민의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후원회 기부금, 특히 고액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

은 기부행위 규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과제라 할 수 있다. 

3. 후원회기부금의성격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목적으로 기부되는 것일

까, 아니면 후보자에 대한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되는 것일까?6) 후원회 기

부금의 성향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자들의 목적이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합당한 후보자 후원회에게 보다 많은 기부금이 기부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방법이다. 합당한 후보자란 정책결정에 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예를 들어 후보자가 의회 내 지도자 위치에 있는 후보

자, 다수에 걸쳐 당선된 경험이 있는 후보자, 집권당 소속 후보자 등이 이에 해

당될 것이다. 기부자가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기부금이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후보자에게 기부할 것이다(엄기홍 2008a). 

두 번째 방법은 기부시기에 따른 방법이다. 기부자가 합리적이라면, 폐회기

간보다는 정책이 제출되고 심의하는 기간, 즉 국회가 개원되어 있는 시기에 기

부할 가능성이 크다(엄기홍 2006). 전자가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른 기부

금 성격 규명이라면, 후자는 국회회기라는 환경적 요소에 따른 기부금의 성격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원회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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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자의 기부동인에 대한 서술과 분류는 엄기홍(2004) 참고.



여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국회 다수당

소속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그리고 기부시기를 기준으로 후원회 기부금의 성

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후원회 기부금 중 비교적 높은 의혹의 시선을 받

고 있는 고액 기부금의 성격을 살펴보자.

<표 4>는 후원회가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 여부인지에 따른 후원회

기부금 금액과 이의 비중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해당 후원회가 국회 다수당인지, 아니면 소수당인지에 따라 기부금

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7) 예를 들어, 2005년도에 국회 다수

당이였던 열린 우리당 소속 후보자 후원회 평균 기부금은 1억 3천만 원이었고,

국회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평균 기부금액은 1억 2천2백만 원이었다. 2006년의

경우 역시 국회 다수당인 열린 우리당의 평균 후원회 기부금액은 1억 6천5백만

원이었고, 국회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기부금액은 1억 7천3백만 원이었다. 2007

년의 경우 역시도 국회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평균 후원회 기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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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회 다수당여부에따른후원회기부금분포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평균 (비중%) 표준편차 평균 (비중%) 표준편차 평균 (비중%) 표준편차

다수당

고액기부금 38,900,000(30) 23,000,000 41,000,000(25) 27,000,000 34,700,000(26) 29,600,000

소액기부금 90,900,000(70) 32,900,000 124,000,000(75) 59,800,000 100,000,000(74) 53,200,000

전체기부금 130,000,000(100) 35,800,000 165,000,000(100) 71,100,000 135,000,000(100) 63,300,000

소수당

고액기부금 35,600,000(29) 25,800,000 47,000,000(27) 39,400,000 52,200,000(29) 42,000,000

소액기부금 86,100,000(71) 36,800,000 126,000,000(73) 67,200,000 126,000,000(71) 61,100,000

전체기부금 122,000,000(100) 38,600,000 173,000,000(100) 79,200,000 178,000,000(100) 76,000,000

7) 분석시기 내에서 국회 다수당이라 함은 열린 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의미하며, 소수당
이라 함은 한나라당을 의미한다. 

출처: 각 연도별 고액기부자 명단과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참고: 괄호 안은 비중치

(단위: 원)



1억 3천5백만 원이었고,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평균 금액은 1억 7천8백만 원이

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분석시기 내에 후원회가 국회 다수당 소속 국회의

원의 후원회인지 아니면 소수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인지는 기부금 모금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절의 핵심적 사항은‘고액 기부금액’이 국회 다수당 여부에 따

라 변동하는지의 여부이다. <표 4>의 고액 기부금 행의 수치를 보면, 이러한 주

장은 설득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다수당의 평균 고액 기부

금액이 소수당의 평균 기부금액보다는 크지만(다수당 38,900,000 > 소수당

35,600,000), 2006년과 2007년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2006년

의 경우 다수당 41,700,000 < 소수당 47,000,000, 2007년의 경우 다수당

34,700,000 < 소수당 52,200,000). 따라서 전체 후원회 기부금과 같이, 고액 기

부금의 평균 액수 역시 소속 국회의원이 다수당 소속인지 아니면 소수당 소속

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액 기부금과 국회 다수당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후원회에 기부된 전체 기부금 중 고액 기부금

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회 다수당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지의 여부이다. 

<표 4>의 괄호 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중치를 대상으로 분석해 볼 때도 절

대 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전체 후원회

기부금 중 고액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후원회가 국회 다수당인지의

여부에 따라 변동하지 않았다. 2005년의 경우 다수당인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

의원 후원회는 평균적으로 30% 정도 고액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달리 이

야기하면, 이들 후보자들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70%는 연간 120만 원 이하의 소

액 기부금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었다.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여

서,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역시 후원회가 국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지에 관

계없이,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의 주요 조달처는 소액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6년 다수당의 경우 75%가, 소수당의 경우 73%가 소액 기부금으로

부터 조달되고 있었다. 2007년의 경우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서 다수당 소속인

후원회 기부금의 74%가 소액 기부금에 의해 조달되었으며, 소수당 소속 후원

회 기부금의 71%가 소액 기부금으로부터 조달되었다. 만약 고액 기부금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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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기부되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후원회 기부금, 특히 고액 기부금이 정책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기부되었는지

아니면,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되었는지 규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후

원금 기부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기부자

가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기부에 대한 보답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기부하고자

할 것이다. 기부시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부금의 보답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

기는 국회가 개원되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기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

서 볼 때,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

부되는 것이라면, 후보자가 정치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 직

전 또는 선거운동 기간일 것이며, 이러한 시기에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불행히도 본 연구의 분석시기인 2005년부터 2007년

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관계로 후원회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제는

기부시기에 따른 기부금의 성격규명으로 한계지어진다.

<그림 2>는 전체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을 주 단위로 합산하여, 연도별로

기부시기에 따라 그린 그림이다. 적색으로 표시된 막대는 국회가 휴기인 시점

에 기부된 기부금을 주별로 합산한 금액이며, 파란 색으로 표시된 막대는 국회

가 회기(임시회 및 정기국회 포함)에 기부된 기부금을 주별로 합산한 금액이다.

빈 칸으로 표시된 주(예를 들어, 2005년 5번째 주)는 해당 시기에 기부된 기부

금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2>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후원회에 대한 주별 기부금이

50번째 주를 전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2007년의 경우 마지

막 주인 52번째 주의 기부금액 합산액은 나머지 주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번째 주가 국회가 폐회한 이후의 주라는 점을 고

려할 때, 후원회에 대해 기부된 주별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시기는 국회가 폐

회된 이후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그림 2>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국회회기 때의 주별 기부금 합산액이 폐회 때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이

다. 따라서 <그림 2>를 일견해 볼 때, 국회회기 시의 기부금 합산액이 폐회 때

보다 높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일견’은 Y축의 단

위에 따라 착각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즉, 실질적으로 시기에 따라 진동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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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지라도, Y축의 단위를 크게 할 경우 그와 같은 진동차는 시각적으로 줄어

들게 된다. 

이러한 그래프 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평균차 검증(two

means test) 방법을 사용하여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보았다. 앞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이 절이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국회회기 시와 폐회 시에 따라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액수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평균차 검증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국회회기 여부에 따라 후원회 기부금이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79). 즉, 국회회기 중의 평균

기부금액은 172,150,300원(표준오차=15,632,570원)과, 폐회 중의 평균 기부금

액 165,466,100원(표준오차=19,807,840원) 간의 차이가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

았을 때 그리 크지 않았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후원회 기부금액을 같은 방

식으로 분석해 보아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2006년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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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0, 2007년도의 경우 p=0.93)  이러한 발견에 근거해 볼 때, 후원회에 기부

된 기부금이 국회회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 상의 문제점은 분석에 포함된 후원회가 주요 정당뿐만 아니라 기타

정당(예를 들어, 민주노동당)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기타 정당 소속 후

원회 기부된 기부금으로 인하여 분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정당 소속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을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그려보았으며,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그림 2>와의 유사성이다. 전체 후원

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 정당 소속 후원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후원회 기부금이 가장 집중됐던 시기는 50번째 주 이후였다. 또

한 국회회기와 폐회 여부에 따라서 기부금액의 차이도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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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평가는 평균차 검증을 통하여도 뒷받침되어서, 국회 회기/폐회에 따른 기

부금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의 경우

p=0.77, 2006년의 경우 p=0.21, 2007년의 경우 p=0.86). 

<그림 2>와 <그림 3>의 유사성은 후원회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주요 정당의

비중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의 경우 전체 후원회 기부금 총액

중 주요 정당 소속 후원회가 모금한 기부금액이 98%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6

년과 2005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6년의 경우 94%, 2005년의 경우

92%의 후원회 기부금액이 주요 정당 소속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액이었다. 

그렇지만 <그림 3>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국회 다수

당과 소수당을 구분하지 않아, 해당 정당이 국회 다수당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기부자가 합리적이라면, 해당 정당이 주요 여당인지 아

닌지의 여부보다는 국회 다수당인지의 여부가 기부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액을 국회 다수당과 국회 소수당으로 구분하여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특징은 <그림 4> 역시 <그림 2>와 <그림 3>

에 비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세 가지 점이 <그림 4>에서 보여진다.

첫째, <그림 4>에서도 역시 가장 높은 기부금액 합산액을 기록한 주는 50번째

주 이후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회회기 시와 폐회 시에 따라 기부금 합산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국회 다수당 소속 후원회에 기부된 시기와

소수당 소속 후원회에 기부하는 시기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기부자가 정책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발견들이다. 

그래프 상의 발견은 통계적 검증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다수당 소속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액을 국회회기 시와 폐회 시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평균

차이 검증을 해 본 결과 어떠한 연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

하지 못했다(2005년의 경우 p=0.93, 2006년의 경우 p=0.34, 2007년의 경우

p=0.68). 같은 방법으로 소수당 소속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액을 분석해 보아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2005년의 경우 p=0.68, 2006

132 현대정치연구 | 2009년 가을호(제2권 제2호)



년의 경우 p=0.16, 2007년의 경우 p=0.82). 이와 같은 발견은 <표 4>의 결과

에 의하여 이미 예견되었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은 소속 정당이 국회 다수당인지 소수당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 특히 고액 기부금의

성격이 정책적 영향력을 띤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후원회 평

균 모금액은 후원회가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의 후원회인지, 소수당 소속 의원

의 후원회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또한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이 국회회기 중에 집중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발견은 후원회 기부금의 성격

이 정책적 영향력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기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후원회에 대한 전체 기부금, 고액 기부금, 그리고 소액 기

부금에 대한 분석이었다. 특히,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짓는 작업은 고액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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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회다수당과소수당소속후원회에기부된기부금의기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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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액기부자 명단



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전체 기부금 중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4. 정치자금기부와소득수준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되는 정치자금 중 소액 기부금은 기부금별로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물론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수입 및 지출 회계보고서에는 후

원회에 기부된 소액 기부금에 대한 개별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공

개가 가능하다.8) 그렇지만 소액 기부금 개별 기부금액은 각 후원회별로 취합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부시기별로 소액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한

계가 있다. 

다행히도 연말정산시 보고되는‘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항목을 통하여 소

액 기부금에 대한 성격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다.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정치자금 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근거한 항목으로서“정당

(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

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

의 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 항목을 통하여 소액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과연 이들 금액이 소액 기부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

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10만 원 또는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소

득공제를 포기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 또한 기부할 수 있다. 둘째, 이 항목에 해

당하는 기부금은 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단체, 즉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

회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셋째,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상의 금액은 세

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즉, 100만 원을 기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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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론 소액 기부금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액 기부금의 액수와
이에 대한 기부공개는 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2009년 3월).



경우에도 보고되는‘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액은 이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

는 90,909원이다.9)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해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항목에 보고된 10

만 원 초과 기부자는 전체 세액공제액 중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

냐하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인당 기부금액은 평균 100,000원 이하이

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각 년도에 공제된 총 정치자금 기부금액

을 기부자수로 나눈 금액이다. 2005년도의 경우 해당 금액이 92,836원이었으

며, 2006년은 91,500원 그리고 2007년은 83,922원이었다. 이러한 추정은 <표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이 고액 기부금보다는

소액 기부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보완된다. 

세액 공제대상의 정치자금 기부가 후원회뿐만 아니라 정당 또는 선거관리위

원회도 포함된다는 문제점 또한 기존의 관행으로 비추어 보건데 그리 큰 문제

점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정당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자로 폐지되었다. 또한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도 정당의 수입구성 중

정당 후원회에 기부된 액수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5년 열

린 우리당 정당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액 총액은 6억 6천1백만 원이었으며,

한나라당은 2억 7천1백만 원이었다. 2006년의 경우 열린 우리당은 2억 3천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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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액이 아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는 점
을 확인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조만수 조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표 5> 세액공제상의 1인당정치자금기부금

인원(명) 금액(백만원) 1인당기부금액(원)

2005년 228,155 21,181 92,836

2006년 305,912 27,991 91,500 

2007년 298,456 25,047 83,922 

출처: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



만 원이었고, 한나라당은 17억 6천9백만 원이었다. 각 당의 정당후원회에 기부

된 기부금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정치자금 기부금 총액으로 나누었을 경우,

이들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9억 3천2백만 원/2천2백8십1억 5

천5백만 원), 2006년 7%(=20억 원/3천5십9억 1천2백만 원)이었다.10) 셋째, 선거

관리위원회에 기부되는 기탁금은 지정기탁금이 아닌 비지정기탁금으로서 기부

에 대한 요인이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세 번째 문제인‘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상의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이라는 점 또한 본 연구의 결론을 오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문제의 원인은

세액공제 상의 금액이 변이(variation) 작을 경우에 생긴다. 세액공제 상의 액수

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즉 상수라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도에 따른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결과가 오도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상의 금액에 따

라 변이가 작음에도 연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는 점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보수적 측정이라 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기재된“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의 한계를 인식한 채, 이들

기부금을 통하여 소액 기부금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규명해보자. 먼

저 정치자금의 기부추세를 살펴보자. <표 6>은 근로소득자 중 정치자금을 기부

한 사람의 숫자인‘1인당 기부자 수’와 기부자 1인당 세액공제된 기부금액의 평

균인‘1인당 세액공제 기부금액’을 제시한 표이다. 또한 소득수준 상위 10% 내

에서 1인당 기부인원과 기부금액을 표시하였다(원자료는 부록 <표 3>을 참고).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인당 기부자 수는 대체로 4명 안팎이며, 1인당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은 90,000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1인당 기부자수에 있어서는 특정한 추세를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인당

세액공제액을 받은 기부금액은 다소 감소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분석시기

가 협소하여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위 10% 내 소득자에게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근로소득자 수 중 상위 10% 내 기부자는 2명 안팎

이며, 이들 1인당 평균 세액공제액은 88.260원부터 97,061원이었다. 상위 10%

내 기부자의 1인당 평균 세액공제액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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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론 이러한 계산은 소수정당 정당후원회에 기부된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6>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1인당 평균 세액공제액의 차이이다. 예

를 들어, 2005년의 경우 전체 기부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세액공

제액은 92,836원인 반면, 상위 10%내 소득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해당 금액

이 97,061원으로 상승한다. 2006년과 2007년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평균 세액공제액은 91,500

원인 반면, 상위 10% 내 소득자의 경우 해당 금액이 96,420원있다. 2007년의 경

우도 마찬가지여서, 전자는 83,922원이었고 후자는 88,260원이었다. 이러한 발

견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소득수준이 높은 기부자가 보다 큰 세액공제

를 받았으며, 이는 보다 큰 기부금액을 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소득금액 규모별 세

액공제액을 분석해보았다. 해당 자료가 2006년부터 기록된 관계로 분석기간은

2006년과 2007년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료는 부록 <표 4>를 참고).

<표 7>의 첫 번째 열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나타낸 열이다. 두 번째 열부터

세 번째 열은 2006년 정치자금 기부자의 1인당 기부자 수와 1인당 평균 세액공

제된 기부금액을 제시한 열이다. 네 번째 열과 다섯 번째 열도 2007년에 대한 1

인당 기부자 수와 1인당 평균 세액공제된 기부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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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치자금기부금의추세

정치자금기부 상위 10% 내의정치자금기부*

1인당 1인당세액공제 1인당 1인당세액공제
기부자수 기부금액 기부수 기부금액

2005년 3.7 92,836 1.7 97,061

2006년 4.6 91,500 2.3 96,420

2007년 3.9 83,922 1.9 88,260

출처: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 

*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상위 10%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분류, 2007년의 상위 10%는 급

여총계를 기준으로 분류



<표 7>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1인당 기부자와 1인당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연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6년의 경우 소득

수준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인당 기부자 수가 0.4명인데 반하여,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7명으로,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4.7명으로, 그리고 6천만 원 이하

일 경우 9.8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눈에 띈 증가세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범

주부터 발견되었다.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인당 기부자 수가 15.5명으

로 약 5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나머지 범주에서

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1인당 세액공제 기부금액 간에도 긴밀한 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1인당 받은 세액공

제 기부금액이 같이 상승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1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

우 1인당 평균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43,624원인 반면,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평균 76,322원을 기부하였고, 4천만 원 소득자의 경우 평균 90,713원을 기부하

였다. 이러한 관계는‘5억 이하’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에서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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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득별정치자금기부금현황

2006년도 2007년도

소득금액 1인당 1인당세액공제 1인당 1인당세액공제
규모별 기부자수 기부금액 기부자수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 0.4 43,624 0.3 52,274

2천만 원 이하 1.7 76,322 1.6 73,993

4천만 원 이하 4.7 90,713 5.2 83,219 

6천만 원 이하 9.8 95,277 9.2 87,658 

8천만 원 이하 15.5 96,928 13.8 88,827 

1억 이하 19.7 98,218 16.3 88,763

2억 이하 16.9 98,660 13.0 89,584 

3억 이하 14.1 99,198 10.3 90,183 

5억 이하 15.3 98,787 12.0 90,909 

5억 초과 18.7 100,000 11.8 92,072 

출처: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II



고 있다. 소득수준과 1인당 기부자 수 그리고 1인당 평균 세액공제 기부금 간의

관계는 2007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견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소득수준과 1인당 기부

자 수 간의 관계는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가능성이 높아

짐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수준과 1인당 세액공제 기부금액 간의 관계는 소득수

준이 상승함에 따라 보다 큰 금액의 정치자금이 기부됐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을 의미한다.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자주 그

리고 보다 큰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발견은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자금과 정책결정 간의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을 수 있지라도,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돈이 많은 개인의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 개

인의 목소리에 비하여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개연성이 있다. 

IV. 후원회 기부행위 규제완화에 관한 소고 및 정책적 제안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치자금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하는가의 문제는 바람직한 선거와 선거운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핵심적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정치자금

의 조달 주체는 후원회였다. 국회의원의 수입 중 후원회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

중은 90% 이상으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의 재정상

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후원회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후원회에 조달되는 기부금은 고액 기부금보다는 소액 기부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분석하든, 2006년을 분석하든, 2007년을 분석

하든, 전체 후원회 기부금액의 70% 이상은 소액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혹 고액 기부금이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기부될 것이라 할지라도,

후원회에서 이들 고액 기부금의 비중으로 보건데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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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분석에서 볼 때, 고액 기부금조차 정책

적 영향력 행사를 위하여 기부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왜

냐하면, 고액 기부금이 정책적 영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기대

되는 변수(국회 다수당 여부와 기부시기)와 연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견은 국회의원 후원회가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구현이라는 정치

자금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

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해 볼 때,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는 가능한 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렇지만 후원회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규제완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발견

에 의하여 조심성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정경유착과 같은 집단적 수준에서의 정

치자금과 정책결정 간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인의 소득수준과 정치자

금 기부행위 간의 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기부자 수

와 1인당 평균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의 경

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

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완화가 자칫 소득수준의 차이를 정치적 영향력과 결

과의 차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발견과 함의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정책적 개선책은 후보자 차원, 기부자 차원, 정당차원, 그리고 선

거관리위원회 차원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먼저 후보자 차원의 개선책을 보자.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

적으로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기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후원

회에 대한 기부금 다수는 소액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후보자 차원에서 볼 때, 후보자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자유를 가

능한 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한도액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에 의한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기부행위 변화가 발견됨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경

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제한액은 현행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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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두 번째 개선책은 기부자 차원의 개선책이다. 후원회 기부금이 보다 소액 다

수의 기부금으로 구성되기 위하여, 기부의 비용은 줄이면서 이로 인한 혜택은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기부금 납부의 편리를 도모함으

로써 기부에 대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정

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기존의 우

편, 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정치자금 영수증과의 교

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또한 최

근 도입된 휴대폰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 윙크)에 대해

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또한, 기부금 납부로부

터 혜택을 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가장 좋은 예는 정치자금 기부

에 따른 세액공제를 전과 같이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현재는 110분의 100

임)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세 번째 개선책은 정당 차원의 개선책이다. 정당은 선거 및 정책결정에 있어

서 효율적인 기제이다. 선거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무지한 유권자는 정당을 기

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국회 내에서 정당은 이념

적으로 동질적인 국회의원을 규합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키

고 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정당정치의 이상은 정당기율을 확립함으로써 보

다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 정당기율을 확립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후보자에

대한 자금지원이다. 즉, 선거 시 자금이 필요한 후보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

써 이들이 당선된 이후에 당에 대한 예속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필요한 후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후보

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리

라 본다.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개선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있어

중립성이 요구되는 집단이다. 또한 유권자 및 시민을 교육시켜 민주정치의 토

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기조인 소액 다

수의 깨끗한 정치자금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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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

교육과 같은 민주시민 육성에 필요한 토대교육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기부와

같은 정치참여 수준을 보다 높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 및 정치자

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

적인 자금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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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7
08
 

15
7,
06
9,
83
7 

22
,9
16
,0
76
,2
39
 

민
주
노
동
당

70
,2
72
,1
13
 

1,
96
5,
15
2,
70
1 

22
6,
28
6,
62
9 

2,
26
1,
71
1,
44
3 

대
통
합
민
주
신
당

3,
98
2,
77
6,
97
5 

23
,2
93
,7
57
,3
35
 

10
6,
23
4,
52
5 

27
,3
82
,7
68
,8
35

20
07
년
도

한
나
라
당

1,
30
9,
78
9,
28
2 

25
,9
32
,4
58
,8
56
 

10
1,
15
7,
36
9 

27
,3
43
,4
05
,5
07

민
주
노
동
당

46
8,
19
9,
71
6 

1,
89
3,
66
7,
85
4 

31
3,
87
2,
51
7 

2,
67
5,
74
0,
08
7

출
처
: 연

도
별

정
당
의

활
동
개
황

및
회
계
보
고
, 제

3장
3절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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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3>

 정
치
자
금

기
부
금
의

추
세

(단
위
: 명

, 백
만

원
)

급
여
총
계

정
치
자
금

기
부

상
위

10
%
 내

의
정
치
자
금

기
부
*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
05
년

6,
10
6,
69
3

23
2,
22
5,
35
3

22
8,
15
5

21
,1
81

10
4,
32
6 

10
,1
26

20
06
년

6,
62
0,
55
1

26
7,
96
1,
53
5

30
5,
91
2

27
,9
91

15
5,
44
5

14
,9
88

20
07
년

7,
74
8,
67
0

29
4,
93
6,
71
1

29
8,
45
6

25
,0
47

14
5,
72
9

12
,8
62

출
처
: 연

도
별

국
세
통
계
연
보
, 4

-2
-1
, 근

로
소
득

연
말
정
산

신
고

현
황

I
* 2

00
5년

과
20
06
년
의

경
우

상
위

10
%
는

과
세
표
준
액
을

기
준
으
로

분
류
, 2

00
7년

의
상
위

10
%
는

급
여
총
계
를

기
준
으
로

분
류

부
록

<표
4>

 소
득
별

정
치
자
금

기
부
금

현
황

(단
위
: 명

, 백
만

원
)

20
06

20
07

급
여
총
계

기
부
정
치
자
금
세
액
공
제

급
여
총
계

기
부
정
치
자
금
세
액
공
제

소
득
금
액
규
모
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천
만

원
이
하

1,
15
9,
41
6

19
,7
69
,6
91

5,
08
9

22
2

2,
30
0,
78
9

36
,7
89
,7
49

7,
80
5

40
8

2천
만

원
이
하

1,
86
0,
77
5

48
,6
00
,6
83

30
,7
25

2,
34
5

1,
91
1,
20
2

52
,2
27
,7
62

30
,7
73

2,
27
7

4천
만

원
이
하

2,
22
5,
64
8

92
,9
38
,1
40

10
5,
54
2

9,
57
4

2,
18
2,
66
9

94
,9
31
,1
54

11
3,
39
9

9,
43
7

6천
만

원
이
하

92
9,
69
6

58
,2
32
,0
49

90
,7
25

8,
64
4

89
8,
83
2

58
,2
73
,5
77

82
,3
66

7,
22
0

8천
만

원
이
하

26
5,
39
8

22
,1
25
,9
18

41
,0
10

3,
97
5

26
7,
49
1

23
,0
13
,9
85

36
,8
47

3,
27
3

1억
이
하

95
,7
74

10
,0
40
,5
50

18
,8
56

1,
85
2

95
,5
31

10
,2
93
,6
93

15
,5
92

1,
38
4

2억
이
하

70
,6
04

10
,2
35
,5
87

11
,9
40

1,
17
8

75
,9
46

11
,3
15
,6
62

9,
87
9

88
5

3억
이
하

7,
07
3

1,
87
0,
94
7

99
8

99
8,
49
3

2,
26
2,
23
4

87
6

79
5억

이
하

3,
76
4

1,
53
4,
46
4

57
7

57
4,
40
5

1,
81
0,
04
0

52
8

48
5억

초
과

2,
40
3

2,
61
3,
50
6

45
0

45
3,
31
2

4,
01
8,
85
5

39
1

36

출
처
: 연

도
별

국
세
통
계
연
보
, 4

-2
-4
, 근

로
소
득

연
말
정
산

신
고

현
황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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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on Political
Leadership Committees, Should they be there?:

From The Perspectives of Freedom and Equity

Eom, Kiho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lectoral freedom and electoral equity are the two core values of political

campaign. The problem is that the two values are difficult to get along,

although it is not impossible.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in Korea attempt to

harmonize them through political leadership committees, which are the organi-

zation to raise and spend moni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this pos-

sibility can be embodied utilizing campaign contribution data during the period

of 2005 through 2007.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might be; the proportion of

small contributions out of total contribution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large

contributions, and the nature of large contributions is hard to say for influence

peddling. One caution, however, should be made; when analyzing small contri-

butions, a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level and contribution was found.

This paper, therefore, suggests that the current level of campaign finance regu-

lations on political leadership committees should be relaxed, while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on donors should be kept. 

Key Words│Electoral Freedom, Electoral Equity, Political Leadership Commit-
tees, the 17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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